
원희룡 장관, 부산 신항 찾아 비상수송대책 이행 점검

- 물류수송 차질 최소화 강조, 운송방해 불법행위 무관용 대처 천명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 첫날인 

11월 24일(목) 오후 8시경에 국내 최대 해양물류 핵심 거점인 부산 

신항에 방문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, 비상수송대책 이행 현황을

점검하면서, 정상 운행을 실시하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.

□ 원 장관은 부산신항 컨테이너 운송 현황과 애로사항 경청하고, 화물

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부산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

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였으며,

ㅇ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의 장치율이 

상승하고 있고, 선박에서 수입화물을 제대로 하역하지 못할 경우

수출 화물의 선적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에 대해 

“비상수송대책을 최대한 가동하여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

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

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”고 답변했다.

□ 이어서 원 장관은 “그간 정부는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

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으며, 안전운임제 

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

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”이라면서,

ㅇ ”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삼는 

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

촉구”한다고 밝혔다.

□ 특히 “최근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우려, 고유가·고환율 등으로 국가

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, 화물연대의 이윤만을 관철시

키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전반의 큰 폐해를 끼치

는 악의적인 행태“라고 지적하면서,



ㅇ ”물류는 민생경제의 혈관인 만큼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

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, 협박,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

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, 불법

파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”고 천명했다.

□ 또한, 원 장관은 “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

총동원하는 한편,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

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”고 재차 강조하면서,

ㅇ “항만, 내륙의 물류 기지 등 주요 물류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

운송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운송

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일선의 화물차주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

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”고 밝혔다.

2022.11.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